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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양대금 청구 

0 분양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율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 게 5,028,767 ,1 22원 및 이 에 대하여 2000. 4. 3.부터 이 사건 소장 I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괴 분양보충계악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 

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귀의 소재(＝수분양자) 

주택사업공세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성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의 관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촉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등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사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 것이고.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있는 것은 아니 

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판결) 

안 분양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임OC에게 35,501, <1 00원, 원고 고〈XIO에게 13,341,600원, 원고 한oo I 
에게 24,384,800 원, 원고 박00, 이00에게 36,577,200원, 원고 채00에게 

34,916,000원, 원고 강00에게 25 ,1 02,000원, 원고 깁00에가 37,653,000원 및 각 1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디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옹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륨이 법정이융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 

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낭사자 일방이 기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희복의무가 있고, 아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반은 날로부터 아자불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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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댜 따라서 낭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성이 있으면 고 약정이 

율이 우서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융이 저용튀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브로 거가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뇌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 

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야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융보다 낫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인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분양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연;H:｝여낱71:又〕어~:0,~10二 ° : :1 °;\}:~라춧장부본 송단 다음 
2. 소송미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참조판례] 주택건설사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으]한 등록업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계 3자를 위한 계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 공급합에 있어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 
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공정이 임정 기준 이상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의 내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주택의 준공에 내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넥건설 살적을 가간 3인 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제출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특병합 사정이 없는 한 주택긴설사업자와 능목업자 사이에 주택긴성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틀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아행할 섯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먀 조건부 제3자를 위할 계약이 체결뒤 깃으로 보아야 잡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0 아파트분양대급반화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참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79,000인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소징부부 송날임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옹 때까지는 여 12%의 각 비음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탑한다. 

[잠조판례] 工1 구 주택신설죽전법상 주택사업공제소합이 주넥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 

계야이 합이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위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재두에 대하여 보증책임읍 지는지 

여부 

] L 주택건설족신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선의 섯)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텍사업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인 수택건설사업자가 견셜 • 분양하는 수택에 대하여 분양보 

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세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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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해제가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지의 채무붕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반환의 범위 역시 당초에 공제조합이 보증한 번위 내의 것이라면 공제조합은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관하어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주댁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선납한 주택분양대금이 구주택전성축전법시행령 제13조의 5 

제 1 항 세 4호 (가)목 소정의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에 사용하는 성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 

하는 경우 선납입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안하여 수는 득약이 있고. 주택분양계약이 제경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일괄하여 은행에 담보로 세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납입에 

충당합으로써 분양대급의 일부 선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주넥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 

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처(1999. 5. 8. 건성교통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선납대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9. 4. 30. 대통령령 재16283호로 개정니기 전의 것) 제43조의 5 재 1항 재4호 (기〉목에서 말하t 

분양계획에 따라 납부된 계약급 및 증도금이 아니라고는 항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같은 목 소정의 주택분양보층을 한 주택사업공세조합은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 

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층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안 분양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I 

[참조판례]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 

화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 

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종 이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세62조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40조 제2항에 의해 중지한 상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는 재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다.（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 

• 원고일부승) 

§ 분양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장0식에게 ,1,i ,017,568원, 원고 깁O형에게 42,000,000원, 

원고 김0중에게 126,000,000원, 원고 박0자에게 51,017,56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항 돈음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연합주택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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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주택조합은 그 소속 주택조합들의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독립한 비법인 사단 

으로서 조합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에 관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와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될 위 소속 주택 조합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